<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2023. 2. 27. ~ 4. 4.)>

1. 분류: 보고서
2. 문서번호: A/HRC/52/37 (2022년 12월 27일)
3. 제목: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기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목적 제한, 데이터 삭제, 그리고 적극적인 책무성 원칙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of purpose limitation, deletion of data and demonstrated or proactive accountability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llected by public entitie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4. 제출자: 개인정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5. 배경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정부, 사기업, 기타 이해당사자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되었는지 평가함.
또한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여러 문제와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6. 내용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20개 국가 모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음. 이는 해당 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기관이 명시한 목적에 따라서만 활용했다는 점을 의미함. 그러나 모든 기관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활용목적을 달성한 이후 삭제 또는 익명화한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음. 
조사 대상 기관 중 20%는 삭제 또는 익명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70%는 정보를 삭제한다고 응답했고, 10%는 삭제 또는 익명화를 진행한다고 밝힘. 조사 대상 기관 중 15%만 정보삭제 원칙에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가 실제로 삭제 또는 익명화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적었음. 이는 보다 투명하고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처리, 활용 기준이 만들어지고,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주요 권고>
각국이
1.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위험파악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가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2. 개인정보를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공적인 문화 조성
3. 목적 제한, 정보삭제, 적극적 책무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
4. 개인정보가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시민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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